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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나경원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5. 9. 25.

다. 회부연월일 : 2025. 9. 2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

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

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터넷 언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다수의 언론사

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송출하는, 이른

바 '뉴스 확산' 현상이 일상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언론사

소재지 중심의 관할 규정은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

먼저,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허위·왜곡 보도를 한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의 언론

중재위원회 중재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시간적 부담을

감당해야 함. 이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고통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2차 피해'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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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조정 신청만 진행하거나 아예 권리구제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

민의 기본권인 '언론에 의한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결과를 초래함.

게다가 동일 사안에 대한 조정절차가 여러 지역의 중재부에서 개별

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판단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중재위원회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신청 시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특성

을 고려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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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시 관할 중재부 지정 관련

(안 제19조)

가. 개정안 요지

○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

를 지정하도록 명시(안 제19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

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

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

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

재부를 지정한다.

제19조(조정) ① 조정의 관할권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등

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중재부에 속하고,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

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

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다

만,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은 피해자의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를

해당 조정의 관할 중재부로 지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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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사항

○ 현행제도에서 정정보도청구등 관련 분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할 경우 조정 관할권은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중재부에 속하게 되어 있어,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언론사 소재 관할 중재부별로 신청해야 하기 때

문에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의 행정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 아울러 복수의 조정신청시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 중재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언론조정중재규칙에서

「민사소송법」제29조1)의 ‘합의관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에 따라 관할을 변경할 수

1) 「민사소송법」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이하생략)

현 행 개 정 안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

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

⑩ ----------------------

--------------------관할

변경 및 구술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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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규정하는 등 보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 중심

구제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

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재위원회의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이 민사소송법 제2조를 준용하여 피고인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

중재부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소재지로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의 방어권 원칙에 역행하여 언론사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등 관

할 중재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행제도상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 중재부를 변경 가능한데, 이를 오로지 피해자의 편의에 따라

관할 중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관할 변경

신청이 발생할 수 있고, 언론사의 대응을 경직시켜 오히려 원활한

조정이 어려워지는 등 절차적 혼선 및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

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이 각 중재부를 개별적으로 방문

해야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중재부 판단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

할 수 있으나, 현행 언론조정중재규칙 제6조제1항이 피고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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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로 정하는 민사소송법 제2조를 준용하여

언론사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가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상 합의관할 절차를 준용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관할 중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관할 변경이 실무상 이뤄지고 있어 다량 신청의 경우

에도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신청인이 관할을 지정하여 신청하고 중재부가 이를 지정하도

록 별도의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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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타부처 및 협회 등 의견 

ㅇ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025.10.24.)

• 개정안은 신청인이 각 중재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함을 최소화하고 중재부 판단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

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 「언론조정중재규칙」제6조제1항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이 있는 곳을 관할로 정하는 민사소송법 제2조를 준용하여 언

론사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가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상 합의관할 절차를 준용하여 양 당사

자간 합의에 따라 관할 중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관할 변경이 실무상 이뤄지고 있

어 다량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길

이 열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관할을 지정하여 신청

하고 중재부가 이를 지정하도록 별도의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

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2참고 2 21대 국회 유사 법률 발의 및 심사 현황

법률명
(의 안 번 호 )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심사경과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19339)

정우택

(‘23.1.5)

피해자가 관할 중재부를 변경신청

하는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

으로 언론중재위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의무 아닌 

재량)

(상임위)

•상정(‘2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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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참고 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현황 

□ 조정 개요

ㅇ (내용) 언론보도로 피해자와 언론사 간 발생한 분쟁을 중재위가 객관

적, 중립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

을 해결

* 방송, 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뉴스

포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의한보도

ㅇ (청구권 종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ㅇ (조정 절차)

조정신청 조정접수 조정심리 조정결과

전자신청(언론중재

Eye-Net), 이메일, 

우편, 방문 등

→

언론사 소재지 기준 

관할 중재부 

*중재부 변경가능(당사

자간 합의한 경우 등)

*신청인 및 피신청인등에 

출석요구서 송부

→

조정기일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 참석, 

심리 진행

*비공개 진행, 14일 

이내 처리 원칙

→

①조정성립(당사자간 합의, 

재판상 화해 효력)

②직권조정결정(합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신청인 주장이 

이유있는 경우, 결정에 동의하

면 재판상 화해 효력)

③조정불성립결정 등

□ 조정 현황

ㅇ 중재부별 접수현황 * 전국에 18개 중재부 운영(서울 8개+지역 10개)

(단위 : 건)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020 3,924 2,850 60 117 100 56 413 45 47 103 94 39

2021 4,278 2,969 108 153 131 52 390 28 61 149 174 63

2022 3,175 2,377 55 114 81 60 250 25 39 50 99 25

2023 4,085 3,114 23 123 117 67 357 33 82 98 58 13

2024 3,937 2,923 69 126 111 82 226 38 101 158 61 42

2025.9 2,064 28 116 108 123 150 25 37 59 8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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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처리결과
(단위 : 건)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0 3,924 1,245 166 99 891(11) 275 34 1,029 185 67.8

2021 4,278 1,221 146 73(4) 894(16) 596 132 838 378 62.7

2022 3,175 949 69 34 684(8) 450 193 686 110 67.6

2023 4,085 1,599 61 34(3) 793(20) 145 113 1,152 188 74.1

2024 3,937 1,452 88 66 649(14) 336 38 1,028 280 72.5

2025.9 2,810 1,030 13 17 469(12) 214 41 584 147 72.5 

*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100 

* ’25.9월 기준 계류 중인 294건은 처리결과에 미포함


